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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 
구체적인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안은 

확정된 바 없습니다.
1. 관련 기사
□ 8.22.(화) 이데일리, “사업장 ‘위험성 평가’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”
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

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반영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편을 논의하기 
위해, 「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」을 출범(3월 10일)하였음

 ㅇ 노·사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학계, 법조계 등 다양한 
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법률 내 정합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논의를 
계속 진행 중임

□ 기사에서 언급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
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, 향후 노·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
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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